
제2차� 「강제종군위안부」문제� 아시아연대회의� 결의문

1993년� 10월� 21~22일� 일본에서� 열린� 제2회� 「강제종군위안부」문제�
아시아연대회의에� 참가한� 남북한, 중국, 타이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일본의� 대표들은�
일본군「위안부」문제에� 대하여� 다음과� 같이� 결의한다.

작년� 8월� 한국에서� 개최된� 제1회� 아시아연대회의� 이후로� 일본군「위안부」문제에�
대한� 실태조사와� 진상규명� 그리고� 책임있는� 전후처리를� 일본정부에� 요구하고�
국제기구에� 이� 문제를� 제기하여� 아시아� 각국의� 연대를� 강화할� 것� 등을� 결의하고�
운동을� 추진해� 왔다.

그� 후� 제� 1회� 회의에� 참가한� 필리핀에서는� 피해자가� 증언하기� 시작하였고, 
재판소솔을� 제기하고� 중국, 대만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� 등에까지� 운동이�
확산되었다. 이제� 일본군「위안부」문제는� 세계적으로� 여성의� 인권문제로� 부각되었고, 
유엔인권소위원회가� 특별조사관을� 임명하기까지� 되었다. 이러한� 상황에서� 일본정부는�
제2차� 조사보고서에서� 부분적이나마� 일본군「위안부」에� 대한� 강제성을� 인정하게�
되었다. 이는� 지난� 1년� 동안의� 우리의� 연대활동의� 성과라고� 평가할� 수� 있다. 그러나�
일본정부는� 보상에� 대하여서는� 여전히� 「해결되었다」라는� 자세를� 견지하고� 있다. 
아시아지역에는� 지금도� 과거의� 괴로운� 경험을� 밝히지� 못하는� 전� 일본군「위안부」도�
많다.

우리들은� 이러한� 문제해결을� 위하여� 한층� 더� 노력할� 것을� 다짐하면서� 다음사항을�
일본정부에� 요구한다.

1. 일본정부는� 일본군「위안부」제도가� 천황제� 파시즘과� 군국적� 국가권력에� 의하여�
저질러진� 전쟁범죄임을� 인정할� 것

2. 일본정부는� 아시아� 태평양� 전� 지역에서� 실태조사와� 피해자� 총� 수, 국가별� 명부�
등� 철저한� 진상규명을� 하고� 제� 3차� 보고서를� 제출� 할� 것

3. 일본정부는� 피해자� 보상을� 위한� 특별법을� 제정할� 것
4. 일본정부는� 국제법을� 완전히� 준수하고� 전쟁범죄와� 중대한� 인권침해에는� 시효가�

적용되지� 않은� 「시효부적용� 조약」에� 가입할� 것
5. 일본정부는� 이러한� 범죄의� 재발을� 막기� 위하여� 역사적� 사실에� 대해� 올바른�

자작을� 갖도록� 평화인권사상에� 대한� 교육을� 철저히� 할� 것

우리는� 일본정부가� 자국의� 경제력을� 이용하여� 각� 국� 정부와� 개별적� 타협을� 하는�
것을� 경계한다. 이러한� 의미에서� 우리들은� 연대운동의� 중요성을� 일층� 더� 인식하고�
다음사항을� 확인한다.

1. 우리들은� 이� 문제에� 관한� 각� 국내의� 운동을� 더욱� 강력히� 전개한다.
2. 피해국은� 국제법의발전에� 공헌하기� 위해� 「전쟁범죄� 및� 인도에� 반하는� 죄의�



시효부적용협약」에� 가입하도록� 한다.
3. 유엔� 인권소위원회의� 특별� 조사관의� 활동을� 적극� 지원한다.
4. 1995년� 유엔� 세계여성대회� 및� 모든� 국제회의에� 이� 문제를� 제기해� 나가도록�

한다.
5. 우리는� 일본군「위안부」문제를� 단순히� 과거의� 문제로만� 간주할� 것이� 아니라�

형태를� 달리하여� 지금도� 계속되고� 있는� 성적� 억압이라� 규정하고� 모든� 성적�
노예제도와� 강간의� 근절을� 위하여� 노력한다. 

1993년� 10월� 22일.  참가자� 일동


